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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교통부문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기존 교통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량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기차(EV) 보급 확대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전환과 함께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유럽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경유 및 휘발유)는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는 2028년까지 퇴출해야 한다 (e.g.DLR, 2018 참고). 전기차는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전기차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기차, 특히 
배터리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을 분석했다. 경유, 휘발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부과되는 세금과 도로 이용료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逆)인센티브 조치의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내연기관차 퇴출은 
전기차 확산의 최종 단계, 즉 100% 전기차 의무판매제도에 견줄만한 정책이므로 예외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 자료와 보고서, 논문 등의 문헌 자료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이행 중인 조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예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노르웨이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ㆍ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10개 조치를 분석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2) 조치 실행의 용이성; 3) 행정 비용의 경제성; 4) 교통 체증 감소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본 연구가 분석한 전기차 보급확대 조치 :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제2장) : 각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의무 판매량을 할당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중국은 저공해ㆍ무공해 차량의 할당 비율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EU는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기차 의무 판매량 및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자동차 제조사의 규모 및 생산능력을 
감안해 적절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제3장) : 내연기관차(경유, 휘발유 모두 해당) 판매 금지는 전기차와 같은 대안적 이동수단의 개발,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일 수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영국,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제4장) : 정부 조달 또는 민간 조달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투자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정부 기관은 매우 영향력 있는 구매자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 수립을 통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 시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친환경 
제품 조달은 자율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카탈루냐(스페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친환경차 우선 또는 의무 구매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제5장) :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다.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며, 보급형 전기차 구매자가 수혜 대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자동차 판매사가 전기차 고객에게 먼저 할인혜택을 제공한 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고, 일부는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입한 뒤 직접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한다. 보조금 대상 및 
규모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한국, EU 일부 국가, 벨기에 헨트(Ghent)시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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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 (제6장) :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나 일회성 등록세의 감세 및 면세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즉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상대적으로 비싼 세금에다 전기차의 
세금 혜택이 더해져 전기차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제7장) : 기업들은 연봉과 별개의 보너스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각국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며, 세율은 주로 차량 엔진 출력, 연료 종류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현재 여러 나라가 전기 법인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환급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차량은 일정 기간 
리스를 한 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렴한 중고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제8장) : 대다수 국가에서, 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에는 
공공도로 이용에 따른 ‘자동차세(circulation tax)’나 ‘도로세(road tax)’, ‘보유세(ownership tax)’가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주로 엔진 출력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전기차에 대해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전기차 세금 혜택도 다양하다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 (제9장) : 국가 및 지방 정부(지자체)는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대다수 도시에서는 무료주차 
혜택과 더불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소를 제공한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비용이 비싼 도시에서, 이 조치로 전기차 차주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혜택은 상당하다. 다만 무료 및 전용 주차 혜택은 전기차의 시내 주차를 더욱 장려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전환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제9장) : 국가 및 지방정부(지자체)는 전기차에 버스전용차선 및 기타 특수차선 주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출퇴근시간 단축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시내 전기차 이용자 중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일부에게만 한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도로에 전기차가 많아질 경우 교통 체증이 특수차선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아 버스 등 대중교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 볼 때 대중교통이 더 중요한 교통 수단인 만큼, 전기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다. 

충전 인프라 없이는 그 어떤 지원 제도도 효과가 없을 것 (제10장) : 전기차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시 
필수 고려 항목이 양질의 충전 인프라다. 그러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용자가 있어야만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 하나, 현행 전기차 충전 방식과 
커넥터 케이스, 플러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전 시스템은 (육로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EU 등 지역의 경우) 인근 국가와도 호환되어야 정부나 민간 투자자 및 전기차 이용자 모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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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전기차 보급확대 조치 효과 평가]  

평가 항목
조치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조치 실행의 용이성 행정 비용의 경제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충전 인프라 요건 및
설치 지원     

출처 : 에콜로직 연구소 (Ecologic Institute) 범례 : 낮음 =       중간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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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전기차 사용 의무화 및 내연기관차 퇴출이다 :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의무 
생산 쿼터(할당)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공공 및 민간 조달 관련 조항에 전기차 사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화가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 및 정부의 재정 부담,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충전 인프라가 핵심이다 :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충분한 시내 및 고속도로 충전소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충전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으므로, 양질의 인프라 없이는 그 어떤 인센티브나 규제 조치도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충전소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보조금 지원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에 힘써야 한다.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국가적ㆍ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지원 체계는 반드시 이모빌리티(e-mobility) 부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와 차량기술의 개선 및 
자동차 제조사들의 정책 의지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공급 확대는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금전적ㆍ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비금전적 혜택에 해당하는 전기차 버스전용차선 이용 허용은 전기차 대수와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을 동시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 노르웨이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동시적으로 시행한 국가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 발전 추이에 맞춰 여러 정책적 
조치를 조합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초기시장의 경우, 정부는 전기차에 버스전용차선을 개방하고 충전소가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조달 규정에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거나 의무 할당량을 지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롤모델로서의 역할에도 
부합하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 및 대중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와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조합은 초기 전기차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전적 혜택은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춤으로써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의무 판매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에 명백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3)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경유 및 휘발유차를 퇴출시킴으로써 무공해 승용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逆)인센티브와 함께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 정부가 내연기관차에 
불이익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때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배출 차량(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고배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은 프랑스의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의 예처럼,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세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친환경차 구매 소비자에게는 보상을, 고배출 차량 
구매자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매자들은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차 관련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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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교통부문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인이다. 2016년 기준 교통부문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양적으로도 1990년 대비 75%나 증가했다. 교통부문 중에서도 도로 교통이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IEA, 2019). 주된 
배출원 중 하나는 자가용으로, 2016년 교통 배출량의 약 60%에 해당했으며 그 이후 오늘날까지 교통부문 배출량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EEA, 2018a).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교통량 감축, 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의 극적인 감축이다.  

연구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정한 지구 기온 상승폭 1.5℃ 억제를 위해서는, EU의 경우 내연기관차(경유 및 휘발유차)는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는 2028년 이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DLR, 2018).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면 퇴출하기로 한 노르웨이의 
정책적 선택(제3장 참조)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노력의 핵심 중 하나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원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기차 
확대 보급을 통한 교통수단의 전기화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기차 전환으로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거두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 또는 스모그 유발 오염물질이 확연히 적다 (ISI 2019 참고). 주행 중에도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엔진 소음도 없어, 교통량 많은 도심의 대기질 향상 및 소음 감소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전기차 역시 환경 
및 기후 비용이 없지는 않으므로 최우선 정책 과제는 자가용 승용차 대수와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 여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시장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나 관련 
조치를 고려 중이다. 본 연구는 전기 승용차, 특히 배터리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양한 조치를 
분석했다. 경유, 휘발유, 또는 이산화탄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도로이용료 등 내연기관차(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역(逆)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내연기관차 퇴출은 전기차 지원 조치의 최종 단계, 즉 100%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와 견줄만한 조치여서 
예외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은 주로 유럽 정책당국이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주요 국가의 
전기차 관련 조치도 면밀히 조사하였다. 

분석 내용은 연구 보고서와 논문 등 문헌 자료 조사와 관련 기관 공식 웹사이트에 기반하고 있다. 각각의 조치에 대한 간략히 설명한 
뒤, 1)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2) 조치 실행 용이성; 3) 행정 비용의 경제성; 4) 교통 체증 감소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각각의 조치에 대한 전반적 효과는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 및 보급 확대로 평가한다. 조치 실행 용이성은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집중하였으며 대중 및 산업의 저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행정 비용의 경제성 항목의 
경우, 전기차 관련 조치에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이 고려됐고, 행정 비용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전적ㆍ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한 열 개의 조치를 분석하였다 : 1)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제2장); 2)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제3장);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제4장); 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제5장); 5) 전기차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 (제6장); 6)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제7장); 7)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제8장); 8) 전기차 무료주차 
및 9)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제9장); 10) 금전적 지원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요건 (제10장). 제11장은 결론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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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의 최소 의무 판매량을 법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개발에 
들어가는 자원을 친환경차 생산에 집중시킬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할당량 위반 시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정기한 내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된다. 정책결정자들은 주로 제조사의 규모와 생산능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의무 판매량 이상을 판매하는 제조사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고안하기도 한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현재 자동차 제조사 대상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예시를 다룬다. 의무 판매 제도 이행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에 해당하는 조치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그리고 EU를 살펴본다. 

2.1 조치 이행의 예시

2.1.1.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 환경청(ARB)은 무공해차량 의무 판매 제도(ZEVR, 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를 통해 전기차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CARB, 2019a).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무공해차여야 한다. 
ZEVR은 ‘Advanced Clean C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내 무공해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는 승용차를 포함한 경량급 차량 제조사 중 캘리포니아에서의 연간 판매량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제조사에 적용된다 (EIA, 2017). 매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해진 수치의 크레딧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크레딧은 친환경차 차량의 
판매를 통해 부여된다. 크레딧은 판매된 차의 차종 및 충전 당 주행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의 2018년의 의무 충족 크레딧은 4.5%로,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판매량의 2.5%가 무공해차여야 했다. ZEVR
이 정의하는 무공해차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다 (CARB, 2019a). 2025년에는 의무 
크레딧이 22%로 상향되며,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공해차가 총 판매량의 8%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전환형’ - 아직 엔진을 
탑재한 - 무공해차의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은 제한적이다. 2018년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은 총 크레딧의 55%로 제한되었다. 

ZEVR은 복합적인 규칙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차 제조사가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조사는 크레딧 초과 달성분을 
적립하고 기간 내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제조사 간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으며, 미달성분은 정해진 기간 내 상환할 수도 있다 (CARB, 
2018). 의무 크레딧 미충족 시에는 1크레딧 당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Weissler, 2017).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개 주,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 역시 ZEVR을 도입했다 (Simard, 2016).

2.1.2 중국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정책은 세계 최초의 국가적 무공해차량 정책이다. 2018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Cui, 2018). NEV는 신규 전력원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신에너지원을 주로 또는 완전히 사용하는 차를 뜻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배터리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로 정의내린다. 중국의 NEV 정책이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세계 자동차 산업에도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다 2016
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의 40%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정책이 전세계적 무공해차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EIU, 2017). 

중국은 승용차를 연간 3만대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한해 NEV 의무 비율을 정했다. 제조사는 NEV 정의에 
해당하는 차량을 수입 또는 생산함으로써 해당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규정된 NEV 목표치는 2019년 기준 내연기관차 
시장의 10%, 2020년은 12%이다 (Cui, 2018). 에너지 효율, 정격 출력, 주행거리 등에 따라 전기차에 크레딧이 부여되며,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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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일수록 최대 6크레딧까지의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ICCT, 2018). 이는 제조사들이 6크레딧 급의 고성능 차량 비율을 전체 
판매 및 수입량의 2%만 달성해도 2020년 12% 목표치를 준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NEV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들에 초과달성분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제공한다. 크레딧은 제조사간 
거래할 수 있으며, 중국의 승용차 연비 규제를 준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는 미달성분을 상환이 보장되기 전까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로부터 신차 모델 출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제조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해당 정보는 대중에 공개된다 (ICCT, 2018). 

2.1.3 유럽 연합 (EU)
EU는 전기차나 무공해차에 대한 직접적인 할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대신, 각 제조사에 판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하였다(Regulation 443/2009). 이 조치는 저공해 및 무공해차량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거의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신규 등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로 낮추도록 규제하는 목표를 2013년에 달성했다. 2020년에 
도입돼 2021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95g/km이다. 신규 등록 차량의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기존 측정치는 실제 주행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단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20년에서 2030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안은 실제에 
가까운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를 기초로 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의 2025년,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2021년 대비 15%, 30%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이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 등록된 차량 대수 당 벌금이 부과된다.1)

배출 기준은 차량의 무게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이는 무거운 차일수록 경차 대비 더 배출량이 높음을 시사한다 (COM, 2016). 이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별 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하므로, 만약 다른 차종에서 상쇄가 된다면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의 생산이 가능하다 
(ICCT, 2014). 

또한 이 규제는 배출량 50g/km 미만의 차량 생산 시 ‘슈퍼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전기차 및 기타 저공해 차량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이를테면 저공해차 한 대는 2020년에는 두 대로, 2021년에는 1.67대로 계산된다. 나아가 혁신적 첨단 기술 적용 
시에는 연간 최대 7g/km까지 축적해둘 수 있는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COM, 2009). 새로운 법안 (COM, 2018)에 따르면 이 
슈퍼 크레딧은 2022년까지 유지되며, 그 후에는 저공해 및 무공해차량 비율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15%, 2030년에 30% 
상회 시 제조사에 덜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크레딧 체계로 변경된다. 

2.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제조사 대상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제도의 효과는 각 
조치가 설정한 실제 목표치의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에서 ZEVR은 전기차 판매를 어느 정도 촉진시켰다 : 신차 판매 중 무공해 차량의 비율이 2016년 3.8%에서 2017
년에는 5%까지 올랐고,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ZEVR 크레딧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CARB, 2019b; CA.GOV, 2019). CARB는 2025
년에는 캘리포니아 내 신규 판매 차량의 약 8%가 무공해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IA, 2017). 

중국의 NEV 정책은 2020년까지 ‘신에너지 승용차’의 연간 생산량 증가를 요구한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증가분은 
제조사가 선택하는 기술 변화 (및 각 차량 별 점수)에 달려있다. 차 한대 당 약 3크레딧으로 추정해볼 때 (전기차의 충전 주행거리 
예측치에 근거), ICCT(2018)는 중국의 신규 승용차 판매량 중 NEV 비율이 2016년 약 1%에서 2020년에는 약 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5백만 NEV 판매 목표는 2020년에 달성하게 된다. 

1)   They need to pay EUR 5 for the first g/km of exceedance, with this fee increasing to up to EUR 95 from the fourth g/km onwards. From 2019 
onwards, the penalty fee of EUR 95 applies already from the first g/km of exceedance.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 13

EU에서는 아직 Regulation 443/2009이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Gibson et al., 2015). 2020년까지는 전기차나 무공해차를 판매하지 않고도 휘발유 및 경유차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가능하다 (EEA, 2018b). 2020년 이후부터는 더 높은 목표치 설정과 보다 엄격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저공해 및 무공해차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않아도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현재 목표치는 의미있는 수준의 전기차 및 기타 무공해 차량 판매 증가로 이어질만큼 엄격하지 못하다. 

2.3 조치 실행의 용이성

만일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 대상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되 준수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적인 규칙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계획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준수 여부 및 정책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 캘리포니아의 ZEVR 규정은 제조사들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조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확인, 
요약하고 크레딧 교환을 관리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에서는 MIIT 및 기타 기관이 관련 정보와 기업을 확인 
및 추적하여 제도 준수 여부와 크레딧 시장을 감독한다 (ICCT, 2018). EU에서는 유럽환경청(EEA)이 데이터의 수집, 확인, 요약의 
책임을 갖는다. EEA는 또한 매해 신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제조사의 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Tietge, 2018). 

2.4 행정 비용의 경제성

모든 종류의 기준 또는 규제의 도입은 일정 수준의 행정 비용을 수반한다. 특정 기술의 통제는 다른 정책적 조치 대비 행정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듯 보인다. 그러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유연하고 기술 중립적인 접근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 생산 및 수출, 또한/또는 배출에 대한 정기적 보고, 감시 및 확인, 그리고 크레딧 등록 및 교환과 관련된 추가적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의 집행은 정부 차원의 직접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세금 감면을 통한 
손실과 무관하다. 따라서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매력적인 조치일 수 있다. 

출처 : IC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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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정책결정자들은 규제가 다른 정책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ZEVR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제에 준수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게 만들며,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끼쳤다 (Harman et al., 2018). 하지만 중국의 NEV 정책의 유연성은 내연기관차 연비 기준의 엄격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ICCT, 2018). 

EU에서 이행 중인 이산화탄소 목표치는 복잡한 효과를 불러온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차량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무거운 차는 가벼운 차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는 더 작고 가벼운 자동차의 생산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자동차 이산화탄소 목표치가 제작사별 전체 생산 차량 평균을 근거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저공해 
차량 생산을 통해 ‘슈퍼 크레딧’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공해를 발생시키는 차량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2.6 분석 결과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조치는 목표치의 수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목표치는 자동차 산업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데, 이들은 
대체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수위의 목표치가 자동차 산업에 변화의 모멘텀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지며, 정책결정자들은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를 위해 신규 기술 및 시장의 발전을 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가 의무화된다면 광고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장에서 전기차를 더욱 눈에 띄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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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금지 제도, 즉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을 금지하는 기준은 교통 정책에서 흔한 규제 방식이다 (Kazmierczyk, 2007). 신규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차 및 경유차의 금지는 미래의 시점에 이행되더라도 신규 저공해 및 무공해 승용차의 개발, 생산, 구매를 
장려한다. 이같은 금지 제도는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가용 등록을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및 대기오염이 정치적 의제가 되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신규 내연기관차 금지 계획이 
발표되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인도 
(모두 2030년까지); 스코틀랜드(2032까지); 프랑스2), 영국, 대만 (2040까지)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신규 공장의 건설을 금지하였으며 (Huang 2018),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Burch and 
Gilchrist, 2018; Coren, 2018; Galeon, 2017). 세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코스타리카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교통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퇴출할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탈탄소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mbury-Dennis, 2018). 

3.1 조치 이행의 예시

3.1.1 영국
“로드투제로(Road to Zero)” 전략에 명시된 대로,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전통적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기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신차의 50-70%, 신규 승합차 차량의 40%를 무공해차량으로 전환; 2040
년까지는 ‘과반수(the majority)’, 2050년에는 판매되는 ‘거의 모든(almost every)’ 신차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가 될 
것이다 (Department for Transport, 2018). 

비록 분명한 목표는 밝혔으나, 퇴출 이행까지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0월에 영국의회는 단계적 퇴출 시작 시점을 
2032년으로 미룰 계획을 발표했다. 난관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부재한다 (BBC, 2018; Smith, 2018). 

3.1.2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현재 신규 내연기관차 금지를 고려 중이다. 2018년 초, 국회의원 필 팅(Phil Ting)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Clean 
Cars 2040 Act’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40년부터 주 내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Burch and Gilchrist, 
2018).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공해 차량의 개발, 제조, 그리고 폭넓은 선택지 제공”을 목표로 한다 (Ting, 2018)3). 이 법안에 
의하면 “무공해 차량 외에는 그 어떤 자동차도 등록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Ting, 2017). 

2018년 12월, 팅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해당 법안을 재차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Dawid, 2018). 

2)   France is currently considering prescribing the phase-ou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in its Mobility Law.
3)   “The bill does not apply to commercial motor vehicles weighting more than 10,000 pounds, and allows people moving into California to 

keep their vehicles, whether ZEV or not” (T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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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대체로 특정 기술에 대한 퇴출 발표는 해당 산업에 생산 방식을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는 전기차의 생산 증가 및 전기차의 내연기관차 시장 점령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여러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기타 조치 발표에 근거해 이미 미래에 판매 예정인 모델을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하려 하고 있다 (Burch and Gilchrist, 
2018). 

현재까지 내연기관차의 전면 판매 금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일부 도시의 경유차 금지 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EU
에서는 디젤게이트 이후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실시된 일부 지역의 경유차 금지 조치 이후 신규 경유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Kodjak, 2018). 소비자들은 경유차 대신 정책적 간섭이 없는 휘발유차를 선택했고, 그 결과 경유차 판매 감소는 신규 휘발유차 
판매로 완전히 상쇄되었다 (ACEA, 2019).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금지는 모터 방식의 전환, 즉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살펴본 예시에 의하면 정부는 대체로 신규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계획 발표와 함께 전기차의 판매 
및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의회 의원들은 조치에 따라 ‘전국에 전기차 확산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Smith, 2018). 캘리포니아의 제안에 대해 기후보호센터(Centre for Climate Protection)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노력은 무공해 차량 전환을 향한 ‘시장의 힘을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Burch and Gilchrist, 2018; Hancock, 2018). 

3.3 조치 실행의 용이성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제도 도입은 정부가 이를테면 차량 등록 기준 등과 관련된 법적 서류만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집행이 용이하다. 도입 발표에는 별다른 집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유럽의 경우 이같은 국가적 금지 제도와 EU법 간의 호환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 보통 유럽식의 차량 허가는 해당 모델이 모든 
회원국가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EU법에 명시된 것 보다 더 높은 수위의 환경 보호 의지를 가지고 국가 
조항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항은 해당 국가에 차를 수출하는 타 회원국의 자동차 제조사를 차별하지 않으며 재화의 자유 
이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erheyen and Pabsch, 2017). 대체로 EU법과의 호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3.4 행정 비용의 경제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신차 검사 및 등록 절차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집행을 위한 
제한적인 비용만을 필요로 한다. 

3.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승용차 종류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경유나 휘발유차 대신 구매할 수 있는 대안, 
주로 전기차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판매 금지 제도는 판매되는 전체 차량 대수에 미칠 영향은 낮다. 공간 차지 및 교통 체증, 
도심 인구 밀집으로 이어지는 전체 차량의 대수를 줄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 

특정 기술에 대한 단계적 퇴출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부 자동차 업계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 
가치 창출 감소를 이유로 판매 금지 제도를 반대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일부 업계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환영하고 퇴출 일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Vaughan, 2017). ICCT가 진행한 설문조사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기업들이 성공적인 개발을 준비할 수 있으며, 엄격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 역시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ch and Gilchri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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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은 전기차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Schäfer, 2017).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2030년 즈음 발효되므로 그전까지 상당부분의 가격 차이가 해소되고 전기차 
인프라가 개선되었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으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는 각 국가 별 상황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정책결정자들은 “기존 기술보다 신규 기술이 
월등할지라도 새로운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데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Burch and Gilchrist, 2018).

3.6 분석 결과 

아직까지는 신규 내연기관차 금지 제도를 발표한 국가들 중 법적 이행 계획을 함께 발표한 곳은 없다. 캘리포니아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유일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내연기관 금지조치의 도입은 자동차 업계와, 신규 경유 및 휘발유차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업계와 소비자들 역시 대안인 전기차로 전환할 확률이 
높으며, 소비자의 경우 중고차 구매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선택지를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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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조달이란 외부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확보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조달은 집행 비용 대비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조항의 수립을 
지향한다. 

여러 국가에서 공공기관은 강력한 조달자이자 대규모 구매자로서 막강한 영향력과 구매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유럽은 
공공기관이 EU GDP의 16%를 소비한다 (Palm and Backman, 2017). 공공 조달 정책은 공공 재정의 경제적 사용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를 위해, 공공 기관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때 특정 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은 두가지를 목표로 한다. 기존 제품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공조달은 도시, 지역, 국가 단위의 법률에 따른다. 공공조달에서 ‘녹색’ 부문, 즉 친환경성의 고려는 자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범 사업 또는 연구 프로젝트 (예를 들어 카탈로니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조달 관련 법률에 전기차 할당량이 명시된 곳은 
없으며, 전기차가 조달 대상에 있어 우선 순위를 갖지도 않는다. 물론 자발적인 친환경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주요 조달 주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법인 차량의 특정 비율을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부재하며 지속 가능한 조달을 이행케하는 조치도 전혀 없다. 유럽환경경영감사제도(EMAS)와 같은 표준 
환경 경영 체계와 국제 표준 ISO 14001은 지속가능 조달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대신, 기업들에 자체적으로 환경 목표를 
검토 및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Regulation (EC) No 1221/2009; ISO14001.com.au 2018). 그러나 정부는 보조금 제공 및 
법인차에 대한 세금 환급과 같은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참조). 

4.1 조치 이행의 예시

4.1.1 유럽 연합
EU는 ‘친환경차 지침(Clean Vehicle Directive)’4)을 통해 도로운송차량 구매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의무 할당량은 설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조달에 있어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EU는 도로 교통에 
대한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COM, 2019). 그러나, 이 기준의 적용 역시 자발적으로만 시행되며, 입찰 공고에 
적용할 지 여부는 각 기관에서 결정한다.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렌트카, 모빌리티 서비스, 버스, 폐기물 수거 차량 등) 
환경친화적 성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차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성도 포함하나,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현저히 
두드러진다.

2011년에 EU는 친환경 공공조달 기준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러 
회원국에서 해당 기준을 참고 또는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정부 구매 기준(Government Buying 
Standards)이 대체로 EU의 친환경 공공조달 기준에 부합한다 (COM, 2017). 

이같은 기준 제공 외에도 EU는 GPP2020 프로그램 (GPP2020 2019 참조)과 같은 금융 지원 장치를 통해 친환경 공공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4)   Directive 2009/33/EC on Clean and Energy Efficient Road Transpor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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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스웨덴
스웨덴은 민관 공동 친환경 조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994년부터 스톡홀름시와 국영 에너지 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공동 
조달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웨덴의 전기차 사용에 대한 잠재성을 보여줬다.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에너지기구(SEA)의 지원을 받아 
201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보다 많은 공공 조달 기관과 민간 기구로 확대되었다 (Green Fleets, 2013). 

공공 조달 기관 중 하나인 말뫼(Malmö)시는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2015년에 말뫼시는 시내 전체 소형 승용차의 80%
가 천연가스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수소차로 이루어질 것을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전략 방안을 냈다. 나머지 20%
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로 운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Palm and Backman, 2017). 

4.1.3 카탈로니아 (스페인)
스페인의 자치 지방인 카탈로니아 정부는 지역의 환경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공공 조달을 활용하고 있다. 카탈로니아 
정부는 다음 네 가지 공공 조달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감축 계획을 세웠다. 

차량 공공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는 기술 사양에 대한 권고 사항과 조달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친환경 공공조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 : 특정 제품의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저공해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및 가스차)의 조달에 관한 것이다.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 카탈로니아 정부는 자체 환경마크를 개발해, 친환경성에 있어 의무 수치 이상을 달성한 재화 
및 용역에 부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30개의 재화 및 용역군이 이 마크를 취득하였으며, 40개 기업에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차량 총 6,226대를 구매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플랫폼을 구축했다 (PROCURA, 2017).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지역에서는 순수 전기차 구매 등 시범적 공공조달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4.1.4 중국
중국 정부는 일부 도시를 전기차 선도 시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9년에 NEV 시범, 진흥, 적용 프로그램(New Energy Vehicles 
Demonstration, Promotion and Application Programme)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 및 국영 대중교통 회사 등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을 제공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조달 기관들은 유관 부처에서 제공하는 
구매 가능 차량 카탈로그 중 전기차 모델을선택 구매했다. 이 도시들은 3년 내 달성할 NEV 목표치를 수립했다 (Li and Rigby, 2015). 

4.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공공조달 부문의 종합 구매력이 EU 전역 GDP의 16%에 달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공공조달의 시장 기여도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단일 조치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Palm and Backman, 2017). 앞서 예시로 언급된 스웨덴 말뫼시는 2016년에 시내 
전체 차량(약 850여대)의 90%를 전기차로 운행하며 (Malmö stad, 2017), 당초 80%였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카탈로니아의 
경우 전기차가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수치 기록은 없으나, 공공조달 프로젝트로 총 7,166 이산화탄소톤(tCO2)을 감축했다. 
중국의 NEV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들의 성과는 제각각이다. NEV정책 하에 수립한 3년 (2009-2012) 목표치를 달성한 도시는 
하나도 없었고 전체 달성률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애초에 도시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에 기인했다. 절대 
수치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총 23,000대의 전기차를 조달했다 (Li and Rigby, 2015).

현재 대부분의 조달 관련 조항이 자발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 조달 정책의 한계이다. 카탈로니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친환경성 조항이 의무적으로 도입돼야만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PROCURA, 2017). 

현재로서는 국가의 구매력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공공조달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기관은 롤모델의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를 통해 대중에 친환경차를 더 노출시킴으로써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법인 전기차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 전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전기차종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경험은 향후 자가용을 구매함에 있어 전기차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구매력이 발휘되기 위해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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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정부 부처가 조달 과정을 통합해, 이상적으로는 전기차 구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 (Palm and Backman, 2017). 

친환경 공공조달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비용 분배다. 스웨덴의 경우 전기차 조달에 드는 추가 비용을 도시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이는 정책 준수에 대한 역(逆)인센티브로 작용한다 (Palm and Backman, 2017). 이는 공공 기관이 추가 비용의 
부담이 없을 때 자발적 조달 정책에 준수할 확률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4.3 조치 실행의 용이성

EU에서는 국가, 지역, 도시 단위의 공공조달 조항이 존재하는 관계로 집행에 있어 여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조달 과정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정의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도움될 수 있는 청사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노력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진의 예시로는 
‘유럽 친환경 공공조달 기준 (European Green Public Procurement Criteria)’을 들 수 있다. 민간 조달 조항 이행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조달 관련 조항을 어느 수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법인차량 대상 전기차 의무 
비율을 규정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 이는 각 국가의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달 조항의 이행에 있어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여러 행정 기관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지방 
도시들은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Palm and Backman, 2017).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시적인 대안일 수 있다. 친환경 조달 기준을 고안할 때 정책결정자들은 이같은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야한다. 

소규모 행정기관 역시 관련 내부 행정 절차 개발에 필요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alm and Backman, 2017). 

4.4 행정 비용의 경제성

공공 및 민간 조달 조항의 수립은 친환경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비싸지 않는 한 행정 비용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데, 스웨덴이 그런 
경우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차제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기꺼이 금전적 손실을 부담했다 (Palm and Backman, 2017). 그러나 
모든 나라의 행정기관이 스웨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4.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공공 재정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써야한다는 공공조달의 원칙과 환경적 인센티브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공공조달의 원칙은 주로 
법적 의무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또는 재화를 거래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기준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단순 비용보다 중요시 여겨질 수 있는지 (또는 여겨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있지 않다. 스웨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대상이 되었던 지자체의 절반이 공공조달에 있어 비용적 측면보다 환경성을 우선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Palm and Backman, 2017). 만약 조달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기준이 포함된다면, 입찰 절차에도 해당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 물품이 제품 수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매자들은 구매 기준 수립 단계에서 제품 수명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 (European Green Public Procurement Criteria)’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COM, 2019). 전기차의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의 환경적 성능은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뛰어나다 (Le 
Petie, 2017). 이는 전기차를 구동시키는 배터리의 수명과 전력망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며 더욱 향상될 것이다. 

친환경 조달 기준은 공해 유발 차량을 전기차로의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달 기준은 애초에 구매를 전제로하기 
때문에, 전체 공공 및 법인차량 대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친환경 조달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전체 차량 대수를 감소시키거나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게 만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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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석 결과

친환경 공공 조달 조항 수립에 있어 행정기관은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기차 사용 확대를 위한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각 기관의 개별 의지와 자원에 달렸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발적 친환경 공공 조달 기준을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시 단위의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를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탈로니아의 사례 연구 결과, 저탄소 자동차 시장은 충분히 준비돼있어, 전기차 관련 사양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해도 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PROCURA, 2017). 

민간 조달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의무 조항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 조항이 기업 활동의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등 덜 제한적인 조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AS와 같은 인증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장려하는 것은 분명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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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EU, 북미,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동급 내연기관차(경유 및 휘발유차) 대비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공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다양하며 전기차의 구매 시점 및 전기차종 등의 세부 기준과 
연결되어 있다. 주로 세금 혜택이나 충전 인프라 개선 지원을 포함하는 여러 조치 중 일부로 제공된다 (Hall et al., 2017). 

보조금 지원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2018년 말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을 감축하며, 현격히 
낮아진 전기차 가격을 언급했다 (Roberts, 2018). 중국 역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18년에 감축한 바 있으며, NEV 정책 (제2장 
참조)이 전기차 확산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이후 2020년까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Tabeta, 2018). 

5.1 조치 이행의 예시

5.1.1 유럽 연합
EU의 여러 회원국들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표 2는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내역을 담고 있다. 보조금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나(보너스, 지원금 등) 모두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제공받아 상환이 불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표 2 : EU 내 보조금 현황 (2018년 기준)]

국가 보조금

오스트리아 전기차에 3,000 유로; 하이브리드차에 1,500 유로; 50,000유로 이상 가격의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 벨기에 북부 지역) - 배터리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최대 5,000유로에 달하는
‘무공해 보너스(Zero Emission Bonus)’ 지급

프랑스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로 배출량 20g CO2/km 이하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6,000 유로의 
프리미엄 제공 (“bonus écologique”) 
- 11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보다 친환경적 차량으로 교체 시 (전기차 / 내연기관차) 2,500/1,000 유로 추가 지원

독일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4,000유로 지원 
- 하이브리드차와 주행거리연장 전기차 (EREV)에 3,000 유로 지원

루마니아 전기차에 10,000 유로 ; 하이브리드차에 4,500 유로 지원
- 8년 이상 된 차량 폐지 시 추가 1,500 유로 지원

영국 2011~2018 : 권장 소비자 가격의 25% 지원, 최대 5,000파운드 (약 5,700유로) ; 2019년 기준 최대 3,500 파운드 
(약 4,000 유로)

출처 : ACEA (2018), Bundeskanzleramt AT (2019), Monschauer and Kotin- Förster (2018), Green Car Congress (2010) 자료에 근거해 직접 작성

프랑스는 전기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고배출 차량의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
malus system)를 수립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bonus écologique”)을 지원하는 반면 온실가스 고배출 차량에 
추가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한다 (“malus écologique”). 여기에 더해,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일회성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내연기관차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2018년에는 프랑스에서 수거한 
환경부담금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폐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금을 모두 상쇄하는 수준이었다 (Monschauer and Kotin-Förster, 
2018).

영국 정부는 ‘플러그인 전기차 보조금(Plug-in Car Grant)’을 2011년에 도입했으나 2018년 이를 대폭 축소했다. 처음엔 2억 3천만 파운드 
(약 2억 6천만 유로)의 규모로 시작되어 최대 5,000 파운드까지 (약 5,700 유로) 차 구매 가격의 2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Green Car Congress, 2010). 그 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보조금 5억 파운드 (약 5억 7천만 유로)를 추가로 배정했다 
(Knight et al., 2015). 2018년 10월, 저공해 차량국(OLEV)에서 보조금 규모를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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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50g/km 이하이며 전기 충전 주행거리가 최소 112km가 되는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규모도 구매 당 3,500 파운드 (약 4,000 유로)로 줄었다 (OLEV, 2018a).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시점에서 받고, 그 보조금을 제조사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루마니아는 최대 1만 유로에 달하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루마니아의 낮은 물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Rabla Plus’
라는 이름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된 총 예산은 약 2천5백만 유로로 비교적 적다. 이 규모는 대략 2,500대의 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Blajin and Nicola, 2018). 

5.1.2 겐트 시 (벨기에)
겐트 시는 탄소중립을 지향한다. 이 목표를 위해 카셰어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겐트시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카 셰어링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000유로까지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Stad Gent, n.d.). 지금까지 약 
75대의 전기차가 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Matthijs, 2019).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시의 보조금 규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Subsidiereglement) :

   해당 전기차는 카 셰어링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각 전기차는 겐트 시에 등록된 주민 최소 4명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카 셰어링 그룹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주행거리의 최소 40%가 카 셰어링에 이용되어야 한다. 즉, 등록된 차주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거리여야만 한다. 
   해당 전기차는 등록 후 5년간 팔 수 없다.

이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카 셰어링 서비스 제공자와 시 정부와의 미팅에 참여해야하며 매 해 위의 조건이 충족됨을 
진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허위 작성이 적발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Matthijs, 2019). 

5.1.3 대한민국
일본과 중국 외에도 한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중앙 정부는 2011년부터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방 정부 역시 다양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대한민국 환경부, 2019). 2017년까지의 개별 
보조금 규모는 최대 1천4백만 원으로 (약 11,000 유로) 상당한 수준이다 (Stratas Advisors, 2017). 

2018년 1월, 정부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엄격화했는데, 전기차의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조정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개별 보조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전기차의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 2019년에는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개별 보조금의 규모는 배터리 전기차는 9백만원, 수소차는 2,250만원이다 (
대한민국 환경부, 2019). 정부는 올해, 2018년의 32,000대 대비 76%나 증가한 최소 57,000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4,6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환경부, 2019). 

5.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비율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연구 결과 따르면 대체로 구매 
보조금의 액수가 충분하면 (최소 1,000 달러 이상) 전기차 구매 촉진에 효과적이다 (Hardman et al., 2017).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성은 다소 복잡하다. 보조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꼽은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응답자들은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90%가 전기차 구매 결정에 있어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Knight et al., 2015). 또 미국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 연구 결과 전기차 구매의 70%가 보조금 없이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Bosworth and Patty, 2017).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보조금(및 그 외 구매 시 제공 혜택) 지급은 구매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급형 전기차에 집중돼야 한다. 고급형 전기차 구매자는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며 금전적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Hardman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은 주행거리와 가성비가 뛰어난 양질의 
전기차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도 전기차 구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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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치 실행의 용이성

대체로 전기차 보조금의 이행은 크게 어렵지 않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 
지원금 배정은 행정적 필요가 따른다. 예를 들어 영국의 플러그인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시점에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제조사가 차후에 보조금을 수령한다 (Green Car Congress, 2010). 

5.4 집행 비용의 경제성

보조금이란 무상환 자금이다. 각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의 규모는 세부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 
대체로 보조금의 개념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이 자생할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보조금이 이같은 시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촉진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재산의 이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Bosworth and Patty, 2017). 따라서, 그 영향은 
장기 시장 발전을 점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보조금 규모는 약 2,000 유로에서 11,000 유로 정도이며, EU 평균 보조금 규모는 약 5,000 유로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 대비 최대 성과를 거두는 최적의 규모는 확실치 않다 (Hardman et al., 2017). 
프랑스의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는 이제는 거의 비용 중립적으로, 환경부담금으로 얻는 수익이 
환경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규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물론 환경보조금 규모가 부담금 수익보다 높았던 제도 이행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보조금(보너스)’와 ‘부과금 
(맬러스)’ 사이의 적정 경계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Monschauer and Kotin-F rster, 2018). 영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4년간 지급할 플러그인 보조금에 2억3천만 파운드(약 2억 6천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다 (Green 
Car Congress, 2010).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에 정부는 5억 파운드(약 5억 7천만 유로)를 추가 배정했다 (Knight et al., 
2015). 

5.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나 그 혜택은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듯 보인다 (Bosworth and Patty, 2017).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연비가 나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보다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Narassimhan and Johnson, 2018; ZEIT Online, 2016 참고). 내연기관차를 과세하는 동시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가 이러한 접근법의 좋은 예다. 

5.6 분석 결과
 
안정적인 수의 전기차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전기차 구매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 지원은 비교적 보조금의 유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급형 전기차를 공략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고급형 전기차 구매자는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조금의 이상적 
규모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이를 지급하게 될 경우 정부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에서 볼 수 있듯이, 고배출 
차에 대한 벌금 및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보조금 지급과의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제도는 내연기관차 과세 시 이산화탄소 
배출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고려할 때 최적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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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

정부는 구매 및 등록 시점에 세금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 또는 리스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하 및 면제를 통해 전기차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세금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은 전기차의 구매 가격을 낮추어 보조금(제5장 참조)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VAT 감면 또는/및 인하는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포르투갈은 모두 VAT 면제 또는 인하를 선택했다.

등록료는 단발성으로 청구되는데 반해 등록세는 차량의 정가 또는 총가격에 부과된다 (Kalinowska et al., 2009). 국가들은 전기차 
구매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등록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준다. 일부 국가는 이 세금 감면 및 환급 혜택을 특정 가격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EU 국가들 및 노르웨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인하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6.1 조치 이행의 예시

6.1.1 유럽 연합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EU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등록세 및 비용 면제 또는 환급 제도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다양한 EU 외 국가들이 전기차 VAT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EU 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만이 이 조치를 채택했다.

[표 3 : 전기차 등록세나 비용 또는/및 VAT 감면 혹은 환급 혜택을 도입한 EU 국가]
국가명  VAT 또는/및 등록세 또는 비용 면제 및 환급 혜택
오스트리아 표준 소비세 면제 (Normverbrauchsabgabe)
벨기에 플란더스 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2020년 까지) (또는 연료, 연식, 유로 기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세금) &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세금 (왈로니아) 
크로아티아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용 연료에 근거한 등록세 과세; 배출량에 따른 등록 비용 조정 (150g/km 이하 배출 차량에 

15% 비용 인하) 
키프로스 이산화탄소 배출량120g/km 이하의 차 등록세 감면
덴마크 202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차 등록세 감면 (2019년에 배터리 전기차는 세금의 90% 부과) 
핀란드 순수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기반 등록세의 최소 수준만 납부
프랑스 CNG, LPG, 전기차, 휘발류/디젤 하이브리드차 E85 차량에 대한 등록세 감면 (50% 또는 100%)을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음
그리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
헝가리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
아일랜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등록세 과세 (14%~36%)
룩셈부르크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등록 비용에서 5,000유로의 세금 공제 혜택
몰타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체 길이, 차량 가격에 따른 등록세 과세 
네덜란드 무공해차량 등록세 면제 (그 외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료 효율성에 따라 과세)
폴란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
포르투갈 순수 전기차 등록세 감면; 25km까지 전기로만 주행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75% 인하 / 전기차 (62,000 유로 이하 

가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0,000유로 이하 가격) VAT 공제 혜택
슬로바키아 순수 전기차에 최소 금액의 등록세 부과 (33유로)
슬로베니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구개 가격에 따른 등록세 부과
스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등록세 부과 - 4.75% (121-159g/km) 에서 14.75% (200g/km 이상) 까지

출처 : ACEA (2018) 자료 근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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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세금 및 비용은 국가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세금 인하 및 면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 역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약 42유로에 달하는 고정 등록비가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등록세는 엔진 출력에 따라 33유로에서 3,999유로까지 
편차가 있다. 덴마크는 최소 2,700유로의 세금을 차량의 과세 가능 금액에 따라 부과하며 세액의 한도는 없다 (과세 가격이 25,000
유로 이하일 경우 85%, 25,000유로 이상은 150%)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EA, 2018 참조). 따라서 폴란드의 등록세 감면 혜택은 
덴마크 대비 적다. 

6.1.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01년에 무공해 차량의 구매 및 리스에 대한 25% VAT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Norsk elbiforening, 2019).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 대비 VAT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세금의 면제는 전기차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주었다. 노르웨이의 VAT 면제 
혜택은 2020년까지 유효하다. 2020년 이후부터는 VAT 감면 혜택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Johnsen, 2017). 또한 노르웨이는 
차량 무게와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에 근거해 계산되는 누진 등록세를 통해 경량 저공해 차량 대비 공해 차량의 등록 
비용을 더 높게 설정했다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2019). 

6.1.3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신규 승용차에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등록세 감면 혜택을 도입해 전기차 구매 촉진을 지향하고 있다. 등록세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상된다. 이같은 누진 세금 제도에 따라 무공해 차량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히 73 g/km 이하) 휘발유 승용차는 비교적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배출량이 63 g/km 이상인 경유 승용차 
소유자는 세금 추가분을 내야한다. 이산화탄소 고배출 차량의 경우 등록세가 10,000 유로를 넘을 수도 있다 (Belastingdienst, 
2019). 

네덜란드 정부는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패널티를 높이는 동시에 낮은 차량에는 과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조정해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2g/km 이하인 차량은 2012년까지 세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5년 변경되어 오늘날에는 
무공해 차량만 완전 감면 혜택을 받는다 (Tietge et al., 2016). 

6.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VAT 감면을 포함한 구매 시점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및 환급 혜택은 가장 효과적인 금전적 혜택으로, 내연기관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서 특히 그러하다. 구매 시점 이후에 적용되는 혜택도 유용하기는 하나 그 효과는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VAT와 등록세 감면 및 환급은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수준의 가격 차이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한다 
(Harman et al., 2017). 

노르웨이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구매 촉진에 있어서 등록세 및 VAT 감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augneland et al., 2017; 
Norsk Elbilforening, 2018; Ystmark Bjerkan et al., 2016). 실제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VAT 및 등록세 감면은 결과적으로 해당 
차의 가격을 동급의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주었다 (Haugneland et al., 2017). 그림 2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VAT 
감면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등록세 (그림 2에서는 ‘구매세’로 표시) 면제가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3위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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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노르웨이의 전기차 차주들이 응답한 국가의 보급 확대 조치의 중요도 (조사에 사용된 질문 : 가장 중요한 전기차 인센티브 
세가지를 고르시오)]

 

출처 : Haugneland et al.(2017)에 근거해 작성

앞서 언급한대로,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 제도를 조정 및 엄격화하여 이제 무공해 차량만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더 이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또한 전체 전기차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등록 대수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Tietge et al., 2016).  위 그림은 등록세가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Tietge et al., 2016).

6.3 조치 실행의 용이성

이미 많은 나라들이 차량 등록세 또는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 과정 중의 세금 또는 비용 환급 및 
감면 이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듯 보인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EU 국가들은 VAT 환급 및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세금 혜택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조치는 정부가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조치로서 정책결정자들이 대체로 세제 이행 및 환급 제도 관련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되고 있지 않다. 세금 혜택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 중 가장 흔한 조치이다 (van der Steen 
et al., 2015). 

6.4 행정 비용의 경제성

이번 장에서 다루는 조치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금 인하는 곧 그만큼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 감면 및 환급은 국가 예산에 상당 규모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20년 기준 VAT 감면에 의해 감소한 세수 규모는 약 2천억 유로에 달하며 등록세 감면에 의해 감소한 규모는 
약 850억 유로로 나타났다 (Fearnley et al., 2015).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VAT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최근 전기차 지원 조치의 비용 - 특히 VAT 감면에 따르는 비용 - 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르웨이는 
이같은 세금 면제를 감당할 만한 여유와 예산 흑자를 갖고 있다 (Steinbacher et al., 2018).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정책으로 인해, 2016년 대비 2017년 자동차 등록세의 규모가 5% 감소했다. 2017년에 
판매된 전기차는 8,000대, 2016년엔 4,000대 였다. 전기차 등록세 면제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줄이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도 함께 줄어, 해당 감소분 정도의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M. Snel et al,. 2018). 2018년 10
월,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세수 감소를 주된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n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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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최근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오히려 자가용 소유를 장려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을 장려하는 교통 정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자가용의 증가는 전기차 면세 
혜택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Steinbacher et al., 2018).

뿐만 아니라, 전기차 면세 혜택은 신규 전기차의 주 고객층인 고소득 가구에 제공될 확률이 높은데 그 비용은 납세자, 즉 일반 대중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민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조치도 마찬가지다; 제5.5장 참조). 이 문제는 포르투갈과 같이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6.6 분석 결과

전기차에 대한 VAT 및 등록세 감면과 환급은 체감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주어질 때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보급형 전기차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는 구매 보조금과 비슷하다; 제5장 참조). 앞서 살펴본 VAT 및 등록세 감면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가격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들 국가가 기존 차에 대한 과세율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 또는 환급 제도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높은 과세율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에 대한 높은 세금에서 오는 세수로 전기차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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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기업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과 별도 보상 차원에서 차를 지급하기도 한다. 보통은 차를 리스 또는 구매한 뒤 업무 및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Naess-Schmidt and Winiearczyk, 2010).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정부가 연간 과세를 하는 종류의 혜택이다. 

과세율은 주로 연료 종류, 차량 가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여러 기준에 근거한다.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 법인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 또는 인하해준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신차 중 상당한 비율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독일에서는 2018년 기준 신규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3분의 2 정도가 상업용이었다 (Kraftfahrtbundesamt, 2019). 대체로 이런 
법인차는 몇년 간의 리스 후 중고차 시장에서 개인 소비자가 구매하게 된다. 

7.1 조치 이행의 예시

7.1.1 영국
영국은 저공해 법인차량에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율은 법인차의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초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기업에는 첫 해에 100%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OLEV and 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 2018b). 
법인차의 사적인 이용은 현물 급여(BIK), 즉 임금과 별개의 보너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국의 피고용인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위 BIK 세율로 불리는 법인차 세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피고용인의 소득세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하다. 법인차에 대한 세금은 과세 연도마다 변동된다. 영국 정부가 2018/19년에 대한 BIK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더 높은 
법인차 세율이 적용된다 (GOV.UK, 2019b).

영국 정부는 2020/21년에 BIK 세율이 변동될 것이며 혜택은 전기차에 집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차 사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BIK 세율은 16%에서 2%로 인하되는데, 이는 고배출 차량에 부과되는 37%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2020/21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5g/km인 차에 대한 BIK 세율은 19%에서 20%로 인상되며, 75g/km 
이상일 경우 기준치를 5g/km 초과할 때 마다 세율이 1% 씩 인상되어 최대 37%까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이 세율은 ‘무공해 
마일리지 거리,’ 즉 무배출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OLEV and 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 2018b). 
이같은 변동은 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긴 하이브리드차에 득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배출 주행거리가 130마일에 달하는 장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전기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HM Treasury, 2016). 그 이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대부분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역시 배터리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auff et al., 2018). 두 차종 모두 피고용인이 법인차 세율의 2%만 부담하면 된다 (Hauff et al., 2018). 

7.1.2 프랑스 
TVS (taxe sur les véhicules de société) 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법인차 세금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 결정되며 승용차 및 
상업용 경차에도 적용된다. 사용 연료에 따라, 경유차는 연간 40유로, 휘발유차는 20유로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g/km 이하인 차량은 법인차 세금이 면제된다. 

7.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은 가격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Runkel et al., 2018). 그러나 전기 법인차 세금 인하는 전기차 구매에 상당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세금 환급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중대형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영국의 경우, 법인차 세금 환급과 
구매 보조금이 합쳐지면 일부 전기차의 구매 가격이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더 낮아진다 (Tietge et al., 2016). 2020/2021년에 
예정된 세제 변동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보급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충전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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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우려되었던 피고용인들은 장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g. Hauff et al., 2018). 

대체로, 반복 납부 세금에 대한 감면 및 환급 혜택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인데 (e.g. Harman et al., 2017 참고), 이는 법인차 
세금 감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부재한 데에 기인한다. 

7.3 조치 실행의 용이성

법인차 사용이 현물 급여에 해당하므로, 보통 소득 신고 기간에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이미 정부는 소득 과세를 통해 여러 기타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역(逆)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인차 세금 혜택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7.4 행정 비용의 경제성

세금 환급 및 감면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지만, 이는 그만큼의 정부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제5장 
참조). 현재로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법인차 감세 혜택을 받는 전기차 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같은 세수 감소폭이 
비교적 적다.

7.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현물 급여는 주로 실제 급여보다 과세율이 낮은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즉,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용인이 법인차의 형태로 급여의 일부를 받는 사람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Fifo et al., 
2011). 이런 이유로 법인차 과세 체계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법인차 과세 체계는 주로 모든 차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원 이용 및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만약 정부가 전기 법인차 세금을 인하할 경우,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게 된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해 전기차 구매자뿐 아니라 인구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목표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든다. 

7.6 분석 결과

전기 법인차에 대한 감세 혜택은 전기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 받는 피고용인이 대체로 법인차 형태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피고용인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법인차 세금 
감면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고 세수 손실에 대응하려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내연기관차 세금 인상과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제 6장, 제8장 참조). 또한, 법인차 중 전기차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중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 리스 법인차가 대부분인 국가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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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자동차세는 반복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로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차주가 연 단위로 납부한다. ‘보유세(ownership 
tax)’, ‘자동차세(circulation tax)' 또는 ‘도로세(road tax)’로도 알려져있다. 여러 나라에서 전기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종종 제한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차량 등록 시점으로부터 첫 5
년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해준다). 

8.1 조치 이행의 예시

8.1.1 영국
영국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40,000파운드 (약 46,000 유로) 이하인 무공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비세
(Vehicle Excise Duty, VED)로 알려져있는 연간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GOV.UK, 2019a). 40,000파운드 또는 그보다 가격이 높은 
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처음 5년 간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OLEV and 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 2018b).5) 첫 해의 
적용 세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해 산출되고, 2년차 부터는 차량 가격에 의해 계산된다. 정부는 이 세금 제도를 2017년 4월 
1일에 도입했으며, 하이브리드차는 해당 세금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Hauff et al., 2018). 

8.1.2 프랑스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세를 매해 조정한다. 두 국가 모두 세율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단계적으로 
비례한다 (Hauff et al., 2018). 

프랑스의 연간 ‘부과금(맬러스)’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프랑스에서 처음 등록하는 승용차에 적용되며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한다. 2009년에는 250g/km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만 해당 세금을 내면 됐지만, 2012년에는 그 
기준이 190g/km로 더욱 엄격해졌다 (ACEA and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8). 납부 금액은 고정 
세율로 160 유로다 (Hauff et al., 2018). 

8.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반복 납부 세금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은 가격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Runkel et al., 2018). 영국에서는 전기차 확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반적인 구매 가격이었다 (VAT 포함 및 미포함).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자동차세 혜택은 비교적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에서는 구매 시점의 세금 면제와 
비교했을 때 반복 납부 세금 감면은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조치는 타 조치 대비 현저히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그림 2 참조) (Haugneland et al., 2017). 

대체로 반복 납부 세금에 대한 감면 및 환급의 효과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었으며 (e.g. Hardman et al., 2017) 프랑스 자료는 
아예 없었는데, 이는 프랑스에 대한 여러 연구가 차량 등록 시 적용되는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An exemption are zero emission capable taxis that are exempt from this surcharge from April 2019 on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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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조치 실행의 용이성

자동차세 분야는 다소 복잡하고 그 종류가 다양하며 국가 간 많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며 정책결정자들이 경험이 많은 분야이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모두 차량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단계적 세율을 도입했는데, 이는 비슷한 배출량을 가진 차량 
간의 불평등한 비교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가 차량 등록 시 이행하는 부과금(맬러스) 제도와 같이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
를 피할 수 있는 단일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일 수 있다 (e. g. Runkel et al., 2018). 또한, 세금 환급 및 감면 혜택은 세금 
징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 영국은 운전면허청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이 
자동차세의 징수 및 집행을 담당하는데, 2008년 집행 과정의 허술함으로 인해 수백만의 세금 미납 운전자가 발각되지 않은 채 
법망을 피해갔고 이에 따라 약 2억 1천 4백만 파운드(약 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나기도 했다 (Webster, 2008). 그 
이후 세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개선되었다.

8.4 행정 비용의 경제성

세금 환급 및 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영향력을 갖지만 이는 그만큼 정부 세수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제5장 참조). 
현재로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세 감세 혜택을 받는 전기차 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폭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금 환급 및 감면책을 사용해야한다. 대부분의 조사 분석 결과 세금 혜택은 구매 시점에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ardman et al., 2018; Narassimhan and Johnson, 2014).

8.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반복 납부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자가용 소유를 장려할 수 있어 전체적인 자가용 감소라는 목표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해 전기차 구매자뿐 아니라 인구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목표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든다.

8.6 분석 결과

전기차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 면제는 해당 국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전기차 확대 효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한편 적용 가능성은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데, 국가별 세금 제도 및 과세율 등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와 집행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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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차 무료주차 및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전기차 무료주차 및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제공은 전기차 차주들에게 추가적인 일상 속의 혜택을 제공해주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Malvik, 2013; van der Steen et al., 2015). 이미 유럽 및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기차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두바이와 중국이 그 예다 (EEA, 2016; He et al., 2018; Shahbandari, 2018). 이같은 접근은 주차비 부담을 감소 
또는 전면 해소해줌으로써 전기차 사용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Lieven, 2015).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소와 함께 무료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 및 시 단위에서 전기차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 이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미국, 뉴질랜드 내 
여러 도시에서 현재 버스전용차선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EA, 2016; Narassimhan and Johnson, 2018; Transport 
Agency, 2017).

9.1 조치 이행의 예시

9.1.1 두바이 (UAE)
두바이는 2016년에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녹색 이동성 이니셔티브 (Green Mobility Initiative)’를 도입했다. 전기차를 위한 
무료주차 정책은 다양한 범위의 인센티브의 일부이다. 두바이는 시내 모든 유료 주차 공간에 전기차 무료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 두바이는 시내 40개 지점에 총 220개의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이들 공간은 확실하게 
구분 표시가 되어있으며, 내연기관차 주차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부 지정된 주차 공간에서는 2019년까지 무료 충전이 
가능하다 (Shahbandari, 2018). 

9.1.2 중국
중국의 다양한 도시에서는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충전소가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을 추가하기도 했다. 한편 상해나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기차에 무료주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He et al., 2018). 

9.1.3 오슬로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나라 전역에서 전기차 무료 주차 및 무료 충전을 제공한다 (Haugneland et al., 2017). 또한, 2005년부터는 전기차에 
버스전용차선 이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 혜택은 나라 전체에 해당하지만 교통 체증이 심한 수도권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은 2014년 기준 약 28시간에 달했다 (Figenbaum et al., 2015). 

9.1.4 오클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6년 도입한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까지 총 6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육상운송법 1988 및 육상운송 시행규칙 2004를 개정해 전기차 전용 차선을 개설했다 (Ministry of 
Transport N.Z., 2018). 2017년, 오클랜드 시는 12개월 간 전기차 전용차선을 시범 운영다 (다인승, 환승, 우선 및 버스전용 차선 
포함). 이 시범운행은 2018년 9월에 종료되었으며 이는 전기차 차주들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장되지 않았다 
(Transport Agency, 2017) (제9.2장 참조). 

9.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내연기관차에 대해 시내 주차가 유료인 나라의 경우, 전기차에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전적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비싼 도시에서 더욱 큰 효과를 갖는다 (Egnér and Trosvik, 2018). 예를 들어 
런던의 경우, 지방 의회가 발급하는 주차증의 비용이 연간 350파운드(약 405유로)에서 전기차 차주의 경우 단 35파운드(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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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로 줄어든다 (Campbell, 2018).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차주는 주차비 감면 혜택으로 내연기관차 운전자 대비 연 평균 약 
400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 (Figenbaum et al., 2015; Steinbacher et al., 2018). 중국은 시내 주차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의 경우 금전적 혜택이 2015년 기준 약 1,300유로에 달했다 (He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주차 (및 무료 충전) 혜택이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전기차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enbaum et al., 2015; Haugneland et al., 2017).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무료주차 혜택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Zhang et al., 2016), 보조금 등 타 조치 대비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et al., 2018).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전기차 무료주차가 가능한 대도시 접근성이 
전기차 판매 증가와 연관이 있었으나 (Narassimhan and Johnson, 2018), 대체로 VAT 면제가 전기차 판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Haugneland et al., 2017) (제6장 참조). 두바이의 경우, 무료주차 공간이라는 인센티브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구매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두바이 정부가 나라에서 가장 큰 전기차 구매 주체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부였다 (Arabian Business, 2018). 
버스전용차선 등 기타 특수차선 이용 권한은 특히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에 상당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다. 오슬로(노르웨이)
에서는 이 조치가 처음 도입된 2005년으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조치가 전기차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전기차의 비율이 2009년의 20%에서 2013년에는 40%까지 증가했다 (Figenbaum et al.,2015; 
Langbroek et al., 2016; Myklebust, 2013).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조치가 전기차 구매에 결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기차 차주 중 59%가 특수차선 이용 권한이 전기차 구매 결정에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답했다 (Steinbacher et 
al., 2018; van der Steen et al., 2015). 

그러나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버스전용차선 이용 권한은 전기차 인센티브 10개 요소 중 7위에 머무르며 
그 중요성이 시내 무료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augneland et al., 2017) (제6장, 그림 2 참조).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실험 결과 특수차선 이용 권한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Transport Agency, 2017), 조사 응답자의 
27%가 특수 차선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혜택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전기차 구매 결정에 동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답한 비율은 1%도 되지 않았으며, 10%는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고 답했고, 89%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결과 교통국에서는 특수차선 이용 권한 제공은 전기차 구매 촉진에 있어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9.3 조치 실행의 용이성

두 조치 모두 집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무료주차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후 지방정부가 무료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표시하면 된다 (e.g. Egnér and Trosvik, 2018 참고).

버스전용차선 개방은 이미 존재하는 버스 차선의 사용을 허용하다는 점에서 실행이 쉽다. 그러나 다른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전기차의 버스전용 도로 사용에 반대하는 등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aefi et al., 2016). 

9.4 행정 비용의 경제성

전기차 무료 주차는 공공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방식이다 (Steinbacher et al., 2018). 그리고 보통 지자체 
예산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주차 공간이 적고 주차료가 비싼 지자체에서 더 많은 소득 상실이 발생한다(제9.2장 참조).

버스전용차선 개방에 따른 행정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운 반면 (Steinbacher et al., 2018), 집행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Taefi et al., 
2016)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전기차 행세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확인 절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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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전기차 무료 및 전용 주차 혜택은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주차 자리를 찾는 차로 교통 체증이 증가할 수 
있다 (Figenbaum et al., 2015). 특히 차가 많고 공간이 제한적인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욱 불편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전기차 전용 및 무료주차 혜택은 전기차 차주로 하여금 기타 교통수단 사용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켜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전용 및 무료주차 공간 설치는 이미 주차 전용 공간 및 무료주차 혜택 제공이 공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인 
만큼 사회적 수용 차원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Taefi et al., 2016). 전반적으로, 도심은 승용차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에서 자전거, 
도보등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더 쾌적해질 수 있다.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전기차에 버스전용차선 이용 권한을 주는 것은 전용차선 내 교통량을 증가시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 
대수가 증가하면 전용차선을 달리는 대중 버스의 운행시간 및 시간 엄수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버스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특수 전용차선 이용 권한을 주는 여러 도시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이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수차선을 이용하는 전기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조치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진다 (Haugneland et al., 2017; Lieven, 
2015; Myklebust, 2013; Ystmark Bjerkan et al., 2016).

9.6 분석 결과

버스전용차선 이용 권한 부여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역 내 운송 및 교통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대중 
교통 및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국 이 조치는 전기차 확산 장려에 있어 초기에만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무료 및 전용주차 혜택은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고 비용이 높은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무료주차 혜택 제공은 지방정부 수익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수단보다 자가용 
이용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가지 인센티브 모두 전기차 시장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개시하고 구매를 촉진하는데 적합할 수 있으나 전기차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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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전 인프라 요건 및 설치 지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은 재충전이 필요한 배터리로 주행하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필수적이다. 충전소는 거의 모든 장소, 
차고, 회사, 공영 주차장 및 기존 주유소 등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 대수가 많지 않아 민간 투자자는 투자를 
망설일 수 있고,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충전 인프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Bosworth and Patty, 2017). 현재 EU(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Hall and Lutsey, 2017). 주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부로, 특히 세제 혜택 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함께 활용된다 (Hall et al,. 2017).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혜택과 더불어 국가 표준 충전 인프라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전 방식, 커넥터 케이스, 플러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소켓 형태와 사용 전기(교류/직류)에 따라 충전 속도도 달라진다. 
커넥터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지역에 따라서도 규격이 달라질 수 있다 (Hall and Lutsey, 2017). 이같은 차이는 소비자의 충전소 
이용 편의에 영향을 주며, 특히 유럽 대륙 전역에서 ‘주행거리 불안’을 가중시킨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목적지까지 주행거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헤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기술의 표준화는 충전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보장해주어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인근 국가 사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충전 전기차 차주의 
충전소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러한 충전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법 체계의 조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허용 또는 의무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U는 신규 건물을 짓는 건설사에 
특정 규모의 충전소를 반드시 주차 공간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10.1 조치 이행의 예시

10.1.1 미국
미국은 국민들의 주기적 운전 시간이 긴 편인 거대한 나라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인 동시에 도전적인 과제다. 
다음 표는 미국 내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2016년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이 지불한 민사소송 합의금(Clean Air Act Civil 
Settlement)을 포함하고 있다 (EPA, 2017).  

[표 4 : 미국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금전적 지원 내역]

프로그램명 시기 종류 지원 금액

대체연료 인프라에 대한 세액 공제 2005-2017 세액 공제 구매 가격의 30%, 1,000달러 한도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대출 보증

2014 - 현재 대출
세부 사항 없음; 총 예산 25억 달러

‘첨단기술자동차제조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ATVM)’ 
직접대출 프로그램

2007 - 현재 대출

폭스바겐 대기청정법 민사소송 합의;
환경 신탁 기금 포함

2017 - 2027 민간 투자
2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및 전기차 보급 프로그램)

출처 : EERE (2017), Hall and Lutsey (2017), LPO (2017), LPO (2016)에 근거해 직접 작성

2018년 말 백악관은 2020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The Week, 2018). 하지만 이 연방 정책보다 기한이 긴 
다양한 주 단위 보조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환급,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주어지며, 주로 주거, 상업, 사무 공간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다. 워싱턴 D.C.의 경우 2026년까지 주거 및 상업용 전기차 지원 장비를 청구한 이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주거용 
장비에 대해서는 가격의 50% 또는 최대 1,000달러(약 880 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해준다 (Bosworth and Pat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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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스바겐이 지불한 합의금도 유효하다. 폭스바겐은 20억 달러(약 17억 유로)를 투자해 충전 인프라와 기타 전기차 보급 확대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10년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 첫 단계로 미국 내 900개 지점에 수천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의 일환으로 각 주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환경 영향 완화 신탁(Environmental Mitigation Trust)’을 설립했다. 
각 주는 배정된 금액의 최대 15%까지를 충전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 (Hall and Lutsey, 2017). 

미국 내 의무적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Field, 2016).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 및 충전 장비 제조사들은 SAE J1772라는 특정 
커넥터 표준을 지원한다 (HEV TCP, n.d.). 미국 국가 표준 협회(ANSI)는 전기차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 로드맵은 
여전히 표준화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밝히며, 2013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다. 

10.1.2 일본
2013년 일본 정부는 닛산,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충전소 네트워크인 ‘일본 충전 서비스(Nippon Charge 
Service)’를 구축했다. 현재 민간 합작 투자로 운영되며 약 7,500개 충전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정부와 고속도로 운영사 대상 
보조금 지원을 포함해 약 1천억 엔(약 8억 유로)이 투자됐다 (Hall and Lutsey, 2017).

이 보조금은 시 단위로도 활용이 됐는데, 2018년 초 도쿄 시 정부는 2018년에 10억엔(약 8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해 콘도 건물에 
무료 충전 장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을 돕고자 했다 (Japan News, 2018). 

10.1.3 유럽 연합과 독일
회원국들간의 법제 조화가 목표 중 하나인 EU는 명확한 표준화 실행의 훌륭한 예다. 충전 인프라 관련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역내 표준은 “통일된 충전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주체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대체 연료 인프라 배치에 관한 EU 지침 2014/94/EU은 회원국들이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적정 수의 공공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rt. 4 § 4, Annex II). 독일은 ‘충전소에 관한 시행령 (Lades ulenverordnung)’을 통해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독일의 시행령은 공공 충전소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을 규제하여 안전하고 호환 가능한 인프라를 지향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기 콘센트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3).

또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EU 지침 2018/844는 신설 건물의 충전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 중 2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충전소를 갖춰야만 한다. 신설 주거용 건물은 반드시 케이블 덕트 시스템(전력선의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장치)을 갖춰 차후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Art. 1 para. 5).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이같은 지침을 국법으로 이행해야 한다 (Art. 3 § 1). 이에 따라 독일은 건물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Golem, 2018). 일부 국가는 이미 차고에 관한 시행령을 통해 차고에 충전 커넥터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g. § 2 para. 3 
of the Garage-Decree of Hessen 참고).

10.2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충전 인프라 활용 여부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Hall et al., 2018; Zhang et al., 2014). 따라서 상호 전제가 
되는 인프라와 전기차는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처음에는 활용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초기 사용자를 지원하는 만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Narassimhan and Johnson, 2018). 이는 소비자에게 1천 달러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Zhang et al. 2014). 

미국에서는 전기차 대수가 2009년 약 2,500대에서 2017년에는 76만 2,00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IEA, 2018). 공공 충전소6)는 
2014년 18,000대에서 2016년 36,000대로 증가했다 (Hall and Lutsey, 2017). 이 두 현상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특히 미국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Slowik and Lutsey, 2018).  

6)   Level 2 and DC fast cha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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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기차 대수는 2009년 1,000대에서 2017년에는 200,000대 이상까지 증가했다 (IEA, 2018). 몇 년 사이 충전 인프라가 
급증했기 때문에 ‘주행거리 불안’은 불필요해졌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약 8배나 증가했다 (Wood, 2018). 일본의 높은 인구밀도 역시 이같은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도시 인구 밀도 수준이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짧아 
전기차의 제한적인 주행 거리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Sierzchula et al., 2014).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에 충전소가 
40,000개가 되면서 기존 35,000개 주유소 수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The Guardian, 2016). 

10.3 조치 실행의 용이성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 제도의 이행은 크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 후 보조금 또는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과 규모를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적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자금 지원이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행 절차가 더 용이할 수 있다. 

표준 및 정책적 요건을 수립하는 과정은 보다 많은 행정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실행 가능한 최고 수준의 규범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준법 통제를 위한 금전적, 인적 자원의 분배 역시 필요하다. 

10.4 행정 비용의 경제성

충전 인프라 개발의 금전적 지원은 기업들이 투자 매력을 느껴 사업에 뛰어들기 전까지 중요하다 (Spöttle et al., 2018). 충전 인프라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 이는 무상환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 비용은 더 높아진다. 반면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주고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게끔 하면 정부의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민간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이다.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특정 표준 또는 규제를 도입하는 절차에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체로 행정 관련 비용이기는 하나, 
직접적인 정부 지출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세수 감면과 무관하다. 건물 및 기타 법제의 변동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제 
개정 등은 준법 통제 등의 추가적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  

10.5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다른 정책 목표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고소득 가구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맥락의 
우려는 이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전 인프라는 비용이 덜 들고 대중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출의 수혜자는 한 개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는 거의 차지하는 공간이 없으며, 따라서 주차장이나 휴게소, 
차도의 가장자리 등 기존 인프라에 쉽게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및 환경 정책과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6 분석 결과
 
촘촘한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는 운전자들의 ‘주행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투자자들은 전기차 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기 전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고, 소비자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는 한 전기차 구매를 할 의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 이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해도 충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차의 인지도를 높이고 초기 이용자들을 도우며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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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로 사업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는 엄격한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및 인근 국가들 간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국경을 
넘는 이동량이 많은 유럽 대륙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전기차 차주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전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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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및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기 승용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가장 널리 
시행되는 조치들의 이점과 문제점을 조명했다.

전기차 전환이 충분한 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차 
전환은 온실가스, 대기오염, 과밀도시와 교통 체증에 의한 이동시간 증가, 소음, 안전 문제 등 현대 도로 교통 체계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일 뿐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자가용 대수가 줄고, 차량 공유문화가 
활성화돼야 하며, 대중교통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 공간의 여러 기능이 강화되고,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가 더욱 잘 갖춰져야 한다. 
전기차 전환은 해법의 일부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조치의 효과를 분석할 정보가 다소 부족했으며 주어진 정보가 특정 지역, 특히 
노르웨이와 미국에 치우친 면이 있다. 또한, 전기차 관련 비용 변화 등 시장의 역동성과 전기차에 대한 대중 및 구매자 인식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장의 표는 연구 대상이 된 조치들을 특정 지표로 평가한 것이다. 각 조치의 효과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상정한 목표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제조사 대상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할당량을 꽤 과감한 수준으로 
책정했다(제2장 참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제3장 참조) 대다수 국가가 2030년경 도입할 예정이고, 그 조치는 무공해 교통 
체계 전환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연기관차 퇴출 의지가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와 도시조차 명확한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치와는 달리 이 조치에 대한 평가는, 비록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이 이미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적 미래 효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법적 제재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효과 역시 정책 의도와 금전적 혜택에 좌우된다. 국가마다 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전기차 구매 시 적절하게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보너스 제도(제5장 참조) 및 구매 시점에 제공되는 환급 혜택, 그리고 특히 
VAT 면제 혜택 등은 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제6장 참조)처럼 내연기관차에 부과하는 VAT가 
높은 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편, 연간 자동차세 감면 효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기 법인차 대상 세금 혜택은 
중간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제8장 참조). 전기차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은 비교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의 경우, 기대와 달리 실제 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제9장 참조). 이 두 가지 혜택은 시장 초기에 
얼리어답터의 전기차 구매 촉진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자격 부여(제10장 참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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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전기차 보급확대 조치 효과 평가] 

평가 항목
조치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조치 실행의 용이성 행정 비용의 경제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충전 인프라 요건 및
설치 지원     

출처 : 에콜로직 연구소 (Ecologic Institute) 범례 : 낮음 =       중간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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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전기차 사용 의무화 및 내연기관차 퇴출이다 :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의무 
생산 쿼터(할당)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공공 및 민간 조달 관련 조항에 전기차 사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화가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 및 정부의 재정 부담,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충전 인프라가 핵심이다 :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충분한 시내 및 고속도로 충전소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충전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으므로, 양질의 인프라 없이는 그 어떤 인센티브나 규제 조치도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충전소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보조금 지원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에 힘써야 한다.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국가적ㆍ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지원 체계는 반드시 이모빌리티(e-mobility) 부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와 차량기술의 개선 및 
자동차 제조사들의 정책 의지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공급 확대는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금전적ㆍ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비금전적 혜택에 해당하는 전기차 버스전용차선 이용 허용은 전기차 대수와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을 동시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 노르웨이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동시적으로 시행한 국가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 발전 추이에 맞춰 여러 정책적 
조치를 조합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초기시장의 경우, 정부는 전기차에 버스전용차선을 개방하고 충전소가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조달 규정에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거나 의무 할당량을 지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롤모델로서의 역할에도 
부합하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 및 대중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와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조합은 초기 전기차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전적 혜택은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춤으로써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의무 판매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에 명백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3)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경유 및 휘발유차를 퇴출시킴으로써 무공해 승용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逆)인센티브와 함께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 정부가 내연기관차에 
불이익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때 전기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배출 차량(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고배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은 프랑스의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의 예처럼,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세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친환경차 구매 소비자에게는 보상을, 고배출 차량 
구매자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매자들은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차 관련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자동차 제조사, 에너지 업계, 정책 입안자, 연구 기관 및 대중)은 전기차 전환의 수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언제, 어떻게 도입할 지에 대하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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